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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플랫폼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플랫폼을 유형화하고, 정책확산 이론을 기반으

로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플랫폼 활성화 정도를 분석하는 데 있다.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경영학과 공학 등 일부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행정학 분야에서는 일부 연구에서

만 시도가 이루어지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플랫폼의 주요한 두 가지 기능(외부 정보 

공개, 참여와 협력 촉진)과 정부와 시민 간 서비스 방향성을 기준으로 플랫폼을 정보제공형, 정책

제안형, 민간역량중개형 플랫폼으로 유형화한 후,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 도입 수준에 수직적･수

평적 확산요인과 내부역량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 정부 활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직적 강압기제, 수평적 학습

과 경쟁･모방기제, 내부의 정책･조직･인력･재정･정치적 역량 등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우수한 지방정부의 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다양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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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플랫폼을 도입하였으며, 중장기적 정책 전략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플랫폼을 설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과 정책 목적에 맞는 다양한 플랫폼을 

설계하여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단순히 제도적으로 압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

라,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정책역량을 키우는 한편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유의 

장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주제어: 플랫폼 정부, 정보제공형 플랫폼, 정책제안형 플랫폼, 민간역량중개형 플랫폼, 

정책확산

This study aims to classify ‘digital platform government’ in theoretical aspect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platform government operation at the regional 

level, and to find out the significant factors to accept a variety of digital platform 

in local governments. Previous studies have attempted to utilize the concept of 

platform in business or engineering fields, however, it is limited discussed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Thus, this study explains the conception and 

characteristics of platform government, varies types of public platform by using 

two main functions of platform(sharing vast data and promoting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private actors and citizens) and service direc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tizens. Based on the “Survey of the Digital Platforms by Local 

Governments” conducted by KRILA in 2022, this study anlayzes the influence of 

vertical coercive mechanisms, horizontal learning/competitive/mimetic mechanisms, 

and internal capacity on the typology of platform government at local level. The 

results are follows: firstly, local governmnets have an effort to design and operate 

various digital platform when they focus on expert’s advice and other government’s 

remarkable cases of digital platform; secondly, local governments with mid-to 

or long-term policy strategies consider to design a variety of platforms. This evidence 

suggests that there is another explanatory mechanism of the development of digital 

platform government at local level, while previous studies have argued the coercive 

power of the central government for policy diffusion in Korea. To be specific, 

it needs to support to strengthen policy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and attempts 

to create the area for local governments to benchmark other cases of digital 

innovation in order to meets various needs in local society and to design developed 

platform at local level.

 Keywords: Platform Government, Government-oriented Platform(G2C), Citizen- 

oriented Platform(C2G), Both-oriented Platform(C2C), Policy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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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문제의 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던 플랫폼 정부의 플랫폼을 이론적

으로 유형화하고, 지방정부 수준에서 유형별 플랫폼의 도입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플랫폼 도

입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정책확산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데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

지털 기반의 과학기술의 파고 속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형태와 역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정부 형태 및 역할에 대한 고민

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이전의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능형 정부를 지향하였으며, 현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함으로써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중심의 정부

형태를 구상하였다. 여기서 플랫폼은 공공과 민간, 그리고 국민 개인 간의 협력으로 구축되는 

거버넌스(from government to governance)의 가치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해된

다(행정안전부, 2022; Benkler, 2006). 이러한 과학기술 기반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은 국가

나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변화만을 불러온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지방정

부 또한 지능정보기술 고도화를 활용하여 민원･교통･문화･관광･복지 등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행정 혁신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정숙･이재용, 2020). 지방정부는 일선(street-level) 

에서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일찍이 정보를 공개하고 서비스 과

정에 지역주민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여기에 

플랫폼을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이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한 공공가치 실현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플랫폼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냈는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는 지방정부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정책을 

하달하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플랫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주

요한 전략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어떠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

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정과제만 제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지방정부가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하여 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이해하기보다는 홈페이지를 보수하는 정도로만 정책

을 이해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수준에서 디지털을 구현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디지털 플랫

폼 정부정책 추진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과거 정보화 정책이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되었던 정책도 유사한 과정을 거쳐 지방정부 수준에서 구현되어온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지방정부 간 정책확산에 주목한 연구들은 그 원인에 대해 지

방정부가 특정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정부 자체의 역량뿐 아니라, 지방정부를 둘러싼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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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김선형･유란희, 2017; 윤선일･김정숙, 2022; 이석

환, 2022; 장석준, 2013; Berry & Berry, 1990; Daley & Garand, Graham et al., 2008; 

Walker, 1969). 그러므로 지방정부가 특정한 정책을 도입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

해서는 확산의 측면에 주목하여야 하며, 확산의 과정을 내･외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

가 있다는 것이 기존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

들은 다양한 정책분야와 사례에 정책확산 이론을 적용하여 정책이 전국적으로 제도화되는 과

정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방정부의 정책 추동과 확산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정책확산 

이론은 그만큼 강력한 설명력을 지닌다 할 것이다. 

한편, 그동안 정책확산을 활용한 연구들은 이미 전국적으로 제도화된 정책이 발전해 온 경향

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아직 지방정부 수준에서 활용 정도가 낮은 정책의 경

향성은 분석하지 않는 특성을 보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확산의 관점에서 아직은 저발전된(under-devleoped) 지방정부의 디

지털 플랫폼의 구현 정도를 지방정부 수준에서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한국지

방행정연구원에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 정부 

활용방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플랫폼을 플랫폼의 기능과 정부, 시민 간 서비스 방

향성을 중심으로 유형화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지방정부 수준에서 각 유형별 플랫폼들이 얼마

나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후에는 지방정부 간 디지털 플랫폼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 요

인을 정책확산 이론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의 내･외부 요인으로 나누어 어떠한 요인이 이를 추

동하였는지를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한다. 이를 통해 정책확산 이론이 지방정부의 저

발전된 정책을 설명하는 데도 유용성을 지닐 수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향후 지방정부 수준까

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디지털 플랫폼 정부(Digital Platform Government)

1) 플랫폼 정부의 특성과 기존연구의 검토

현 정부에서 중요한 국정과제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제시하면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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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새롭게 등장한 개념처럼 다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은 아니다. ‘제7차 지

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서 말하는 플랫폼 정부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바

탕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공공과 민간의 구분 없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지성과 

협업 행정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O’Reilly(2005)가 주장한 ‘Government 2.0’의 개념

과 맞닿아있다(이경은 외, 2022). 그는 도시, 지역, 국가, 국제 수준의 집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eb 2.0의 핵심인 다양한 협업 기술들을 활용한 정부로 ‘Government 2.0’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나 ‘Government 2.0’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플랫폼으로서의 웹’을 핵심요소로 언급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 정부’가 Web 2.0 시대에 적절한 정부 형태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의 유래를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 정부의 개념을 살펴보면, 단일한 행위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문제

(wicked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과 

민간 영역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과 맞닿아 있

으며(유란희, 2018),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공동생산(co-production)

의 개념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플랫폼 정부의 개념 자체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무형의 구조물이나 공간을 의미하는 ‘플랫폼

(platform)’으로부터 개념적 어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윤상진, 2012; 최병삼, 2010)1). 다

만,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이루어진 과학기술의 발달이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플랫폼 정부는 기존에 행정학에서 다루었던 유사한 개념들과 차별

성을 지닌다(Johnston & Hansen, 2011). 플랫폼 정부는 정보통신이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구현되었던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자정부(e-government)와도 차별성을 지닌다. 기술의 발

달로 정부가 디지털화되고 시민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부의 역할이 크다면 

다양한 행위자를 통한 혁신을 시도하는 거버넌스나 공동생산을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할 가

능성이 크다. 즉, 플랫폼 정부는 전자정부(e-government)의 형태를 뛰어넘어 공공과 민간, 

일반 시민까지 참여하는 정부(we-government)의 속성을 발현한다는 점에서 특성을 지니며

(Linders, 2012), 이를 위해 정부는 참여에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플랫폼을 제공하여 협력을 

촉진하는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O’Reilly, 2010). 즉, 정부

가 과거의 ‘전통적인 자판기 정부 모델(the vending machine of government’에서 ‘상호

협력 모델(the collaborative model of government)’로 발전하는 과정에서(Kettle, 2008) 

공공과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이네이블러(enabler)로 기능하는 것이다.

1) 이러한 개념적 속성을 바탕으로 행정학 분야에서의 플랫폼이란 민간 부문에서의 고객 수요 다양화, 

서비스의 유연화와 신속화, 기술 혁신의 가속화 등의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이 공공 부문에도 적용되어 

행정 혁신을 유도하는 도구로 이해되고 있다(이삼열･하윤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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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내에서 정부의 역할을 정의한 개념을 통해 볼 때, 플랫폼 정부는 크게 세 가지 특징

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첫째, 플랫폼 정부는 플랫폼 내 참여자들의 중개자(mediator)이

자 조정자(coordinator)로서 기능한다(이지형 외, 2020). 이는 앞서 플랫폼에서의 정부는 문

제해결의 단일한 행위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장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도출할 수 있는 특징으로, 과거에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공급

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플랫폼 정부는 여러 참여자를 연결해주는 간접적 관리자에 초점

을 맞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플랫폼 정부는 플랫폼 설계자와 운영자로서 최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전문가로 기능한다(윤대균, 2021). 플랫폼 정부가 거버넌스나 공동생산의 특성

과 명백히 구분되기 위해서는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

으며, 이를 통해 플랫폼에 대한 참여자들의 접근성, 유인성, 지속성, 확장성 등을 담보해야 한

다는 것이다. 셋째, 기술 발전을 통한 플랫폼 확장과 구분 없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플랫폼 정부는 개방성을 지향하게 된다. 개방성의 가장 기본적인 실현은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정부는 투명성과 신뢰성, 협력 등의 공공가치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플랫폼 정부의 개념을 탐색하는 연구들(Gorwa, 2019; Janssen & 

Estevez, 2013; 신열, 2017; 이기식, 2012)2)과 플랫폼 정부의 구성요소와 특성 등을 바탕으

로 플랫폼 내에서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한편 관계의 양상에 따라 플랫폼을 다양

하게 유형화하는 연구로 구분된다(조용호, 2012; Baldwin & Woodard, 2009; Ballon, 

2009; Kim & Min, 2019; Linders, 2012). 후자의 연구들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안

에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 정부와 시민의 역할 중 어느 주체의 역할이 더 큰지, 참

여와 협력의 목적은 무엇인지 등에 따라 구분을 시도한 것이다. 특히 Linders(2012)의 연구

는 공공서비스의 단계에 따라 플랫폼의 스펙트럼을 구분하고 실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현실

에서의 플랫폼 정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공동생산의 가치를 다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3). 해당 연구에서 플랫폼의 단계를 구분하는 주요한 기준은 정부와 시민 

2) 플랫폼 정부의 개념 정의를 시도한 연구들은 초기 연구들로 본문에서 언급한 주요한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플랫폼 정부를 정의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정의한 플랫폼 정부의 개념에는 본문에서 언급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공통으로 발견되었는데, 정부가 최신의 IT 혹은 ICT 기술을 활용하는 등 디지털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Gorwa, 2019; Janssen & Estevez, 2013; 이기식, 2012), 다양한 참여자들

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Janssen & Extevez, 2013; 신열, 2017), 그리고 이를 통해 혁신을 

추구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점(명승환 외, 2019; 이기식, 2012) 등이 포함된다.

3) Linders(2012)는 그의 연구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서비스 공급과 전달에 있어 정부와 시민 간 

관계가 정부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를 단순한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e-government에서 공동생산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we-government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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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관계의 방향성과 공공서비스 생산의 세 가지 단계(the stage of the service delivery 

life-cycle)로, 서비스의 기획(design) 단계, 집행(day-to-day execution) 단계, 평가

(monitoring) 단계에서 서비스가 정부에서 시민으로 향하는지(government to citizen, G2C), 

시민에서 정부로 향하는지(citizen to government, C2G), 시민에서 시민으로 향하는지

(citizen to citizen, C2C)에 따라 9가지의 사례를 제시하였다4). 이 때 플랫폼 정부에서의 ‘플

랫폼’이라는 개념은 G2C 유형에서 ‘플랫폼으로서의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로 

한정되어 활용된다5). 이는 정부가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시민

들의 의사결정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현실에서 오픈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부 등으로 구

현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플랫폼을 정부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나 형태의 하나로서 

다루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최근 플랫폼 정부에 대한 논의는 플랫폼이 하나의 

양식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관계의 방향성을 내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플랫폼 정부가 외부에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참

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장(場)을 제공한다는 개념적 속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플랫폼은 정

부에서 시민으로 향하는 방향만이 아닌 시민에서 정부로, 그리고 시민에서 시민으로 향하는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도 모두 적용되어 공동생산의 가치를 기술적으로 실현하게 하는 수단으

로 광범위하게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플랫폼의 특성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플

랫폼 정부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유형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플랫폼 정부의 플랫폼 유형화 및 활용6)

플랫폼의 개념적 속성과 특성을 통해 볼 때, Linders(2012) 등의 연구에서 활용하였던 정

부와 시민 간 관계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의 방향성은 플랫폼의 유형화에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는 경영학 분야에서 플랫폼 시장(platform business model)을 유형화하기 위해 활

용하던 재화와 서비스 거래의 방향성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7). 본 연구에서 플랫폼 시장에

4) Linders(2012)의 연구를 포함하여, 플랫폼의 유형을 제시한 연구들은 개별 유형의 사례를 제시하는 

탐색적 연구나 문헌고찰 연구 등 질적 분석방법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플랫폼 유형을 측정하고 현황을 분석한 연구들은 행정학 분야는 물론 경영학 등의 분야에서도 아직까지 

시도되고 있지 못하다.

5) 해당 연구에서 C2G 유형에 해당하는 정부는 ‘citizen sourcing’으로 정의하며, C2C 유형에 해당하는 

정부는 ‘do-it-yourself government’로 정의되어 플랫폼 개념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지는 않는다.

6) 본 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기본과제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연구」의 ‘제2장. 플랫폼 정부의 이론적 고찰’에서 ‘제3절. 공공플랫폼의 구분’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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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공급자와 수요자는 플랫폼 정부에서 정부와 시민으로 대체되어 적용되고, 공급자로서의 

정부, 수요자로서의 시민 역할 간의 변환이 가능하며, 서비스의 흐름이 양방향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해석한다. 여기에 플랫폼 정부에서 플랫폼의 주요한 두 가지 기능, 즉 외부로의 

정보공개와 참여 및 협력의 촉진 기능을 적용하여 플랫폼 정부의 플랫폼을 크게 세 가지로 구

분한다(<표 1> 참조)8). 

첫 번째 유형은 정부에서 시민으로 서비스가 전달되며, 플랫폼의 정보공개 기능에 중점을 

둔 유형으로, ‘정보제공형 플랫폼’ 정부가 있다. 이는 전통적인 정부 역할에 중점을 두고 정부

가 플랫폼을 통해 정책이나 서비스 등의 정보를 민간과 시민에게 개방하는 제공자/정부 중심

(producer/government-oriented)의 환경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서비스의 방향은 정

부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일방향적 특성을 보이며, 정부는 플랫폼에서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Linders(2012)의 연구에서 제시한 고전적인 플랫폼 개념을 담은 G2C 유형

과도 일맥상통한다. 시민은 정부가 형성한 플랫폼 안에서 개방된 정보를 탐색하며 필요한 정

보를 습득하여 개인의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단순한 정보 이용자로 기능하게 된다. 플랫폼이 

빅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는 장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플랫폼은 확장되지 않

고 고정적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 지향하였던 ‘Open Government’s 

Initiative’와 같이 국내에서도 open API나 복지서비스를 검색하는 복지로(bokji-ro), 지방

정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단순히 홍보하는 SNS나 홈페이지 등을 정보제공형 플랫폼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시민에서 정부로 서비스가 제안되며, 정부는 플랫폼에서 시민들의 제안을 

정책개발에 활용하는 ‘정책제안형 플랫폼’ 정부다. 정부의 정책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는 점에서 시민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의 주요 기능이 활용된다. 시민으로부터 정부

로 서비스가 흘러가는 수요자/시민 중심(user/citizen-oriented)의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시

민은 자신의 수요에 알맞은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시하는 제안자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반

면, 정부는 정보제공형 플랫폼에서 주도적인 공급자 역할을 했던 것과 달리, 시민참여를 위한 

플랫폼을 설계하는 관리자와 시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수동적인 사용자로 변화한다. 서

7) 경영학의 Kim & Min(2019) 등의 연구에서는 기존에 시장을 공급자나 소비자 중심의 시장(two-sided 

market)으로만 이해하던 것에서 벗어나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방향성이라는 기준을 접목하여 

플랫폼 시장을 3차원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 시장을 공급자 유형(supplier type)과 

소비자 맞춤 유형(tailor type), 그리고 촉진자 유형(facilitator type)으로 구분하였다.

8) 이는 Linders(2012) 등의 연구와 같이 서비스 단계별로 세밀하게 유형화하는 방식은 아니다. 세밀한 

유형화를 통해 현실 사례를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플랫폼의 유형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플랫폼을 직접 활용하는 중앙과 지방정부 이해관계자들이 플랫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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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방향이 시민에서 정부로 흐르는 C2G 유형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본 유형에서 플

랫폼은 참여하는 시민의 규모나 역량에 따라 확장되는 가능성을 지닌다. 실제로 유사한 형태

의 플랫폼을 설계하더라도 지방정부마다 활용성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된 지역의 경우 

참여의 수단들도 함께 활발히 이용되며, 정책제안형 플랫폼도 활성화되는 특성을 보이게 되

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플랫폼이 앞선 유형과 동일하게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만, 서비스가 시민에서 시민으로 전달되는 C2C 방식의 ‘민간역량중개형 플랫폼’이 존재한다. 

본 유형에서 정부는 플랫폼을 설계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시에 플랫폼 

안에서 활동하는 민간 영역의 행위자나 시민 간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진하는 촉진자

(facilitator)이면서 이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inter-mediator)로 기능한

다. 시민들은 앞선 두 유형에서 서비스의 이용자 또는 제안자로 단일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본 유형에서는 두 역할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수행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에 따라, 정책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서비스의 방향이 정부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 간 구분없이 

양방향으로 흐르며, 공동생산의 가치 실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플랫폼은 서비스 

전달방향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정도, 즉 민간 행위자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작

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진화할 수 있다. 복합적 특성이 존재하는 만큼 현실 사례에서 

본 플랫폼 유형이 구현된 지방정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비교적 최근에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

한 전통시장 VR관 등이 본 본 유형의 특성을 일부 보여준다 할 것이다.

플랫폼 정부의 세 가지 유형은 플랫폼과 관련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고도화

되는 정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플랫폼 정부의 수준이 높다거나 낮다거나 하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Linders(2012)의 연구에서 지적하듯, 서비스의 단계에 적합한 플랫폼 

유형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며, 지방정부가 선택하는 공공플랫폼 또한 지방정부의 목적과 특

성에 적합한 플랫폼 정부를 선택･활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

가 선택한 디지털 플랫폼이 플랫폼 정부가 지향하는 전통적인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서 적합한 방식인가를 고민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특정한 유형의 플랫폼이 고도화된 발전

(hyper-developed) 수준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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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플랫폼 정부의 공공플랫폼 유형 및 특성 

구분
정보제공형 

플랫폼(G2C)

정책제안형 

플랫폼(C2G)

민간역량중개형 

플랫폼(C2C)

플랫폼의 

핵심 기능
• 정보 공개 • 참여와 협력 촉진 • 참여와 협력 촉진

정부 역할
• 플랫폼 관리자

• 정보 제공자

• 플랫폼 관리자
• 정책 설계자, 플랫폼 산출물 이
용자

• 플랫폼 관리자

• 상호작용 촉진자, 중개자

시만･민간 

역할

• 정보 이용자
• 수동적 행위자

• 정책, 서비스 제안자 • 정책, 서비스 제안자, 제공자, 이용자

서비스의 

방향성
• 정부 ⇀ 시민

• 시민 ⇀ 정부

• 정부 ⇀ 시민

• 정부 ⇄ 민간, 시민

• 민간 ⇄ 시민

플랫폼 특성 • 규모는 고정
• 참여 정도에 따라 플랫폼 확장 
가능

• 참여 정도에 따라 확장 가능
• 공급과 소비의 즉시성

출처: 이경은 외(2022) 바탕으로 저자 수정

2. 정책확산(Policy Diffusion)에 대한 가설 도출

1) 정책확산에 관한 논의

정책확산(policy diffusion)이란,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을 시도하는 최초의 정책 

행위자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제도 등을 채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Rogers, 1983; 

Walker, 1969). 즉, 정책확산은 한 정부가 최초로 정부 내 합의나 정책결정자에 판단에 따라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해당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잠재적 채택자인 다른 

정부로 점차 수용되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이대웅 & 권기현, 2014). 정책확산은 지방정

부9)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시도를 하고, 다른 지방정부의 혁신 정책을 빠

르게 수용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있어서 상호의존성의 영향 과정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윤선일･김정숙, 2022; Braun & Gilardi, 2006).

정책이 확산하는 과정은 최초의 혁신이 발생한 이후, 선형적인 단계를 거쳐 다른 지방정부

로 확산하지 않는다. 초기에는 다른 지방정부들이 빠르게 정책혁신을 채택하는 과정을 거치

다가, 혁신에 저항하는 지방정부가 생겨나면서 속도에 한계가 생겨 후반에는 혁신의 채택이 

느리게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S자 곡선을 그린다는 특징을 지닌다(Berry & 김대진, 

9)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념적으로 다른 의미라고 주장하는 논의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론적 논의에서는 지방정부라는 개념을, 실제 분석

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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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Weyland, 2005). 따라서 공통된 정책에 대하여 확산이 일어나더라도 정책의 내용은 

빠르게 채택한 정부와 저항하는 정부 간에 다양해질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처럼 정책확

산의 결과로 정책의 내용이 지방정부 간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정책확산에 대한 

논의를 유사한 이론적 논의와 차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정책확산은 흔히 정책이전(policy transfer), 동형화(isomorphism), 정책수렴(policy 

convergence) 등의 개념과 유사하게 이해된다. 이들 모두 특정한 정부의 정책이나 구조, 제

도, 아이디어 등이 다른 정부에게서도 사용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기 때문이

다(이석환, 2021). 물론 네 가지 개념이 서로 배타적으로 완전하게 구분되는 용어는 아니다. 

다만, 현상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앞서, 정책확산은 특정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다른 정부들이 뒤이어 도입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책확산은 이처럼 정책이나 아이디어의 혁신이 확

산하는 과정과 확산을 추동하는 기제(mechanism)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진행한다. 정책

이전도 한 정부의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다른 정부에게 활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석환, 2021; Dolowitz & Marsh, 2000) 정책확산과 유사한 속성을 공유한다. 그러나 정

책확산이 구조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확산의 기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정책이전은 정책을 채

택하는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이전과정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정책이전에 대한 논의는 주

로 행위자의 활동, 학습, 동기에 주목한다.

정책확산과 정책이전이 각각 구조와 행위자를 중심으로 과정을 설명하는 논의라면, 동형화

와 정책수렴은 확산과 이전의 결과를 지칭하는 용어로 활용된다10). 동형화는 정부가 정책을 

채택하고 정책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정부 간에 유사해지는 과정을 지칭한다(Powell & 

DiMaggio, 2012). 동형화의 논의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정부의 정책 채택이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합리적이고 기능주의적 목적이 아닌, 제도적 환경 하에서 정당성을 획

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동형화는 신제도주의 논의 

하에서 정부의 행태와 관행을 설명한다(유란희･김선형, 2017). 동형화 이론은 조직정당성 강

화를 위한 기제로 동형화의 압력을 강제적(coercive), 모방적(mimetic), 규범적(normative) 

압력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정부 간에 서로 유사해지는 현상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정책수렴은 동형화와 공통적 특성을 

지닌다. 동형화의 다양한 신제도주의적 압력처럼 정책수렴을 유발하는 요인도 의무화

(imposition), 조화(harmonization), 경쟁(competi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독립

10) 정책확산이나 정책이전의 결과로 동일한 정책내용을 다른 정부에서 그대로 채택하기도 하지만, 정책혁

신을 시도한 정부와의 경쟁력 우위 측면에서 다른 정책의 내용을 채택하기도 한다. 이를 정책확산의 

이형화로 설명하기도 한다(Hall & Soskic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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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해결(independent problem-solving) 등 다양하다(Holzinger & Knill, 2005). 그

러나 정책수렴의 논의에서는 정부 간에 정책의 유사성에 주목하며 항상 정책이 유사해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조건에서만 성립된다고 본다.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면 정책의 결과는 분화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다양

한 디지털 플랫폼을 채택하게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한 점에서, 정책확산 이론을 활용

하여 그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실제로, 정책확산 연구는 초기에는 ‘정책은 확산되는가

(does policy diffuse?)’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의 연구들은 ‘왜 혹은 어떻게 확산이 일

어나는가(why or how diffusion occur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장석준, 2013; Graham 

et al., 2008). 최근 변화하는 환경과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분권화된 정부 체제 안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정부 간에 경쟁과 학습이 자유

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혁신적인 정책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성과향상을 위해 

다른 지방정부의 선진 사례를 수용하는 기제가 일상적으로 작동하게 됨에 따라 특정한 정부

가 혁신을 채택하게 되면 유사한 수준의 정부로 빠르게 확산을 유발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Karch, 2010; Shipan & Volden, 2006). 정부 간 상호의존성의 증가가 혁신을 유발

한다고 설명하는 연구들은 정책확산을 유발하는 기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부의 역량과 외부 

환경적 요인, 요인들의 방향성에 따른 다양한 설명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한국에 초점을 맞춘 

국내 연구들은 제한된 분권화 체제 안에서 정책 확산이 발생하는 기제를 외부확산의 수직적 

방향성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2) 외부확산 모형

정책확산 연구가 기존의 정책결정 요인 연구와 지니는 가장 큰 차별점은 외부적 요인을 명

시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외부확산 요인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윤선일･김정숙, 

2022). 초기 정책확산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었던 내부결정요인 모형은 정부 간 영향력을 배

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김선형･유란희, 2017)11). 

정책확산의 외부적인 요인은 확산의 방향에 따라 크게 수직적인 확산(vertical diffusion)

과 수평적인 확산(horizontal diffusion)으로 구분된다(Shipan & Volden, 2008). 수직적인 

확산은 다시 확산이 하위 정부에서 상위 정부로 이루어지는지(bottom-up diffusion), 상위 

11) 본 연구에서도 내부결정요인들을 외부확산 모형과 함께 살펴본다. 외부확산 요인들의 중요성이 대두된 

이후, 정책확산에 있어서 외부확산 요인과 내부결정 요인을 결합한 통합모형이 제시되고, 두 측면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을 정책확산 연구가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Berry & Berry,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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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하위 정부로 이루어지는지(top-down diffusion)에 따라 구분되는데, 국내에서는 

중앙집권적 중앙정부의 강제력이 지방정부의 정책채택에 주요한 압력으로 작용하므로 상향 

확산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이석환, 2013)12). 이에 본 연구에서도 수직적 

확산은 하향 확산에 한정하여 설명한다. 

수직적인 확산은 중앙정부나 상위 정부의 정책이 지방의 하위 정부의 정책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는 특정한 정책을 설계하고 나면, 지방 정부에게 정책 도입

을 의무화함으로써 전국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Berry, & Berry, 2007; Karch, 2006). 

법령을 통해 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거나(강압기제), 정책을 채택하는 지방정부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정책을 도입하는 데 있어 필요로 하는 정당성을 제공하

는 것이다(정당성 기제). 이밖에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에 특화

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한다(학습기제). 그러나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정책이 확산하는 하향적 수직 확산은 강압기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

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권력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이석

환, 2022). 이렇듯 강압기제에 의한 하향 확산은 다른 확산의 형태와는 달리 지방정부의 비자

발성에 의한 정책확산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중앙정부 혹은 상위 정부의 강압적 기제에 의해 정책이 확산하는 과정을 논의한 기존의 연

구는 국내에서는 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제도화하거나 출산장려정책을 

확산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김선형･유란희, 2017; 이석환, 2021; 

2013; 이정철･허만형, 2012; 최상한, 2010). 중앙정부의 강압적 기제에 의한 정책확산 현상

은 특정한 정책사례나 정책 유형에만 한정된 것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탁성숙･권기헌(2021) 

등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스마트시티 계획이 지방정부로 확산하

는 과정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수평적 확산은 수준과 권한이 동일한 정부 간에 정책이 확산하는 현상으로, 인접한 

정부 간에 지리적 근접성을 이유로 정책확산이 공간적 영향력을 지니거나(정책확산의 공간성) 

지역이 인접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성향, 예산규모, 문화적 동질성 등을 

지닌 정부 간에(지역확산 요인) 확산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Mooney & Lee, 1995). 지방정

12) 드물기는 하나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채택에 영향을 미쳐 전국적인 정책으로 

의무화되어 확산된 사례가 존재하기는 한다. 일례로, 남양주시에서 복지서비스의 성과향상을 위해 

시행하였던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희망케어센터는 중앙정부에서 표준화 모형(ideal type)

을 만들어 2017년 이후 전국 지방정부로 확산된 바 있다(유란희, 2018; Yang et al., 2020). 그러나 

이러한 상향 확산의 경향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특히 양적 분석 측면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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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자신과 유사한 다른 지방정부가 정책을 채택

하였는지를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활용하는 확산기제로는 학습과 경쟁, 모방 등이 논

의된다(윤선일･김정숙, 2022; 이석환, 2022; Berry & Berry, 2007; Elkins & Simmons, 

2005).

학습 기제는 정책문제에 직면한 정부가 다른 정부의 성공한 정책사례를 참고하여 학습함으

로써 해당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김혜정, 2017; Shipan & Volden, 2008; Meseguer, 

2006). 이는 지방정부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문과 조언을 얻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성공사례에 대한 학습을 통해 타 지방정부의 성공사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성공(success)'에 대한 판단은  정책 도입으로 인한 실질적 효

과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책 도입 행위 자체가 가진 정치적 상징성과 관련되기도 한

다(Maggetti & Gilardi, 2016). 다음으로 경쟁의 기제는 다른 정부의 성공사례를 참고하기

는 하나 정책설계와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새로운 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른 정부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경쟁적인 이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정책을 채택하

는 과정에서 정책확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이대웅･권기헌, 2014). 모방 기제는 앞선 학습

이나 경쟁 기제와는 다르게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아닌 불확실성을 극복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확산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DiMagio & Powell, 2012; 

Walker, 1969). 이는 정책확산이 성과나 효과성 등의 학습 과정이 아닌 사회적 정당성 획득

의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단순히 다른 정부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정부 

존재의 정당성(legitimacy)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제들을 바탕으로 수평적 정책확산을 분석한 연구들은 연구 결과에 있어서 일관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이석환, 2022). 국가 간에 학습이나 경쟁을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정

책의 확산을 연구한 연구나(Simmons & Elkins, 2004), 국내에서도 지방정부 간에 기업투자

유치정책, 자살예방정책, 출산장려정책, 재난지원금 등이 확산되기는 하나 어떠한 기제가 영

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며 각 기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서도 서로 다른 결과를 도출하였다(김혜정, 2017; 장석준, 2013; 조일형 외, 2014; 한익현･

김필, 2020). 다만, 기존 연구들은 수평적 확산의 발생과정에 대해서는 수평적 영향력을 확인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부확산 모형의 수직적 확산과 수평적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강압과 

학습, 경쟁, 모방 등 다양한 기제의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자 한다. 상위 정부의 압력

이 발생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정부에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을 시행할 때 이를 단순히 

모방하거나 경쟁하기 위해 도입하는지, 전문가들의 자문과 조언을 학습함으로써 도입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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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함으로써 현 정부의 플랫폼 정부 추진에 있어 지방정부 간에 상호의존성이 발생하는

지를 분석한다.

가설 1-1.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중앙정부의 수직적 압력이 지방정부(광역･기초 수준)의 

디지털 플랫폼 도입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학습이 지방정부(광역･기초 수준)의 디지털 플랫폼 도입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우수한 지방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사례에 대한 경쟁과 모방이 지방정부(광역･기

초 수준)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 도입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내부결정 모형

정책확산에 있어 정부의 내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논의는 정책확산 초기 연

구에서 주목하였던 요인이다. 주로 정부의 역량과 사회･경제･정치적 특성이 정책의 도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는데(김선형･유란희, 2017; 윤선일･김정숙, 2022), 이는 하나의 정책 

도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외부적 환경보다는 정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정책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가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행위자가 정책을 설계하고 집

행할 역량(implementation capacity)이 되는지, 다시 말해 의사결정과정을 구조화할 수 있

는지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수행하고 강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Polidano, 1999). 다른 한 편으로 정부역량은 정책을 도입하는 데 있어 정부가 지닌 

물리적 역량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당 정책과 관련한 조직적･인적 역

량이 얼마나 되는지, 재정적 역량은 충분한지, 그리고 입법과 행정 등에 있어 정치적 역량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혜정･이승종, 2006).

이러한 내부적 결정요인은 다양한 특성을 지니므로 외부확산 요인에 의해 정책확산이 이루

어질 때 외부적인 압력을 완화하기도 한다(이정철･허만형, 2012; Berry & Berry, 2007). 공

간적으로 인접한 지방정부인 경우에도 정책확산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거나, 정책확산이 발생

하는 과정에서 외부확산 요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정부이거나 유사하지 않은 정부 간에 정책확산이 일어나게 하

는 주요한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들이 점차 누적되면서, 내부결정 요인으로서 정부역량 외에 다양한 

구체적 요인들이 사회･경제･정치적 특성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의 인

구규모나 주민교육 수준(남궁근, 1994), 단체장의 리더십이나 정치적인 신념(엄태호･윤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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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을 포함하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 재정자립도 등 재정력 등

(이석환, 2013)의 구체적인 요인 등이 언급되기 시작하였으며, 특정한 정책에는 관련된 특정

한 수요들이 정책 도입을 유도하는 동기로 설명되었다(Daley & Garand, 2005). 실제로 기

존 연구들은 내부결정 요인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사회･정치･경제적 특성이 정책 도입의 

촉진요인이 되기도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이석환, 2014; Berry & 

Berry, 1990; Rogers, 1995; Walker, 1969).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내부결정 요인으로서 지방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하는 

데 있어 정부의 다양한 역량과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정부의 정책집행 

역량으로서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한 전략을 지니고 있는지, 조직적･인적･재정적･정치적 역량 

등으로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한 자원의 정도를 분석한다.

가설 2-1. 지방정부의 플랫폼 관련 정책역량은 디지털 플랫폼 도입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지방정부의 플랫폼 관련 조직 역량은 디지털 플랫폼 도입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지방정부의 플랫폼 관련 인적 역량는 디지털 플랫폼 도입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지방정부의 플랫폼 관련 재정 역량은 디지털 플랫폼 도입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지방정부의 플랫폼에 대한 정치적 역량은 디지털 플랫폼 도입 수준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6. 지방정부의 플랫폼 관련 주민 수요는 디지털 플랫폼 도입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플랫폼 정부에서 활용하는 플랫폼이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주요한 핵심적 기능과 정부와 민간 및 시민 간 서비스 방향성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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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유형을 크게 정보제공형, 정책제안형, 그리고 민간역량중개형 공공플랫폼의 세 가지

로 구분하여 지방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도입 현황을 점검한다. 현 정부의 정부혁신을 위한 수

단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등장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정부혁신으로서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의 도입에 지방정부의 정부역량과 외부의 환경

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설을 통해 어떠한 요인이 지방정부의 플랫폼 도입을 추

동하는지를 분석한다. 이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지방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수준을 세 가지 

유형의 도입 정도로 보고, 정책학산 논의를 바탕으로 외부확산 요인과 내부결정 요인으로 구

분하여 각 요인이 도입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한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2. 분석 자료 및 변수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22년에 전국의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 정부 활용방안 실태조사”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조

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개념과 방향을 정의하고, 지방정부의 플

랫폼 정부 유형별 수준을 파악하고 플랫폼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 단년도 조사로, 

플랫폼 정부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최신의 자료이다.

설문조사의 설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세 가지 플랫폼 유형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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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유형별 플랫폼의 사례와 설계 및 운영방식, 이용자 규모, 플랫폼 만족도 조사방식 

및 만족도 수준, 플랫폼 관련 정부의 성과향상 정도,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주요 주체의 역할 

인식 등의 응답을 확인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각 플랫폼 유형별 플랫폼의 사례와 운영

방식 및 플랫폼 도입의 주요 원인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은 2022년 기준 245개 지방자치단체(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8개)이며, 설문지는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되었고 메일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조

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플랫폼 관련 담당자나 플랫폼을 활용한 업무를 수행

한 경험이 있는 기획실, 정보화담당관, 정보통신 및 전산 관리부서의 담당자로 한정하였다. 

설문 기간은 2022년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시행되었으며, 96개 지자체가 

응답하여 약 40%의 회수율을 보였다(이경은 외, 2022).

2) 변수의 측정

주요 변수의 측정은 설문조사의 문항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다. 종속변

수는 ‘디지털 플랫폼 다양성 수준’으로 유형별 플랫폼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물은 문항을 취합

하여 도입한 유형별 플랫폼을 서열척도로 변환하였다. 어떠한 플랫폼도 도입하지 않았다면 0

에서 3가지 모든 플랫폼 유형을 도입하였으면 3으로 측정하였다13). 이는 정보제공형 플랫폼

에서 민간역량중개형 플랫폼으로 갈수록 발전된 플랫폼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을 많이 선택하는 지방정부일수록 플랫폼 정도가 고도

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지방정부에서 지역과 지자체 및 주민 특성에 따라 여러 

유형을 선택할수록 플랫폼의 복합적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마

다 적합한 플랫폼 정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측정이다.

다음으로, 독립변수 중 외부확산 요인은 수직적 확산과 수평적 확산의 주요 요인을 플랫폼 

유형별로 더미변수로 측정하여 그 값을 합산하였다. 즉, 유형별 외부확산 요인이 있었으면 1, 

없었으면 0으로 측정하여 그 값을 합산한 것이다. 연구에서 활용한 문항은 유형별 플랫폼을 

도입한 주요한 원인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으며, 해당하는 답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를 

선택지별 인식 여부로 조작화하였다. 수직적 확산의 강압기제는 플랫폼 도입의 주요 원인을 

‘중앙정부의 요구’로 응답한 것으로, 수평적 확산의 학습기제는 주요 원인으로 ‘전문가 집단

13) 종속변수로 조작화한 유형별 플랫폼 시행 여부의 질문은 “귀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제공형/정책제안형/민간역량중개형 공공플랫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로 5~6가지 구체적 사례

를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5개 중 하나라도 응답이 있으면 해당 플랫폼을 도입하였다고 판단하고 

1로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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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문 및 조언’으로, 모방･경쟁기제는 주요 원인으로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으로 응답한 것

을 조작화하였다14).

독립변수 중 내부결정 요인은 해당하는 설문문항을 변수에 따라 유형별 응답을 합산하였다. 

정부의 정책역량과 주민 수요는 유형별 플랫폼을 도입한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된 다섯 가지 

중, 지자체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주민들의 수요 대응 응답만을 추출하여, 유형별 더미로 측정

한 후 값을 합하였다15). 그 외에 조직･인력･재정 역량은 유형별 플랫폼과 관련한 조직과 인력, 

재정 규모에 대한 응답을 더미변수로 측정한 후 합산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직 역량은 전담 조

직이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측정하여 3개 유형의 응답을 합산하였고16), 인적 자

원 역량은 평균 인력이 1명 초과인 경우를 1, 1명 이하인 경우를 0으로 측정하여 합산하였

다.17) 재정 역량의 경우에는 플랫폼 유형별 중위값이 달라 유형별 중위값을 기준으로 중위값 

이상을 1, 그 미만인 경우를 0으로 측정하여 합산하였다.18) 마지막으로 정치 역량은 플랫폼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 여부를 더미변수로 측정한 후 세 개 유형별 응답을 합하였다19).

끝으로, 통제변수는 지방정부의 사회･재정･행정적 특성을 변수로 측정하였으며, 인구 규모, 

재정력과 재정자립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광역, 시, 군, 구 여부를 더미변수로 생성하여 활용

하였다(<표 2> 참조). 분석 방법으로는 기초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외에 정책확산의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서열형 변수인 종속변수의 특성을 반영하여 순서로짓분석을 

활용하였다.

14) 외부확산 요인으로 조작화한 질문은 “‘정보제공형/정책제안형/민간역량중개형 공공플랫폼’을 계획하고

자 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로 ①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② 주민들의 수요 대응, ③ 

전문가 집단의 자문 및 조언, ④ 지자체 중장기 발전전략, ⑤ 중앙정부의 요구로 선택지가 제시되었다.

15) 내부결정 요인으로 조작화한 질문문항은 “‘정보제공형/정책제안형/민간역량중개형 공공플랫폼’을 계

획하고자 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로 ② 주민들의 수요 대응은 주민 수요 여부로, ④ 

지자체 중장기 발전 전략는 정책역량 변수로 조작화하였다.

16) 조직 역량의 경우 “‘정보제공형/정책제안형/민간역량중개형 공공플랫폼’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해 전담조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0, 그 이외의 경우를 1로 측정하였다. 

17) 인적 역량에 대한 설문문항은 ”평균적인 인력규모가 어떻게 됩니까“이며,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의 

중위값은 ‘1명 이하’로 이를 기준으로 중위값 이하면 0, 중위값 이상이면 1로 재코딩하였다. 

18) 재정 역량에 대한 설문문항은 ”평균 연간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이며, 응답의 중위값을 중심으로 

정보제공형의 경우 플랫폼 예산이 5천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0, 정책제안형의 경우 1천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0, 민간역량중개형의 경우 3천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0, 그 

외를 1로 코딩하였다.

19) 정치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은 “귀하의 지방자치단체장는 ‘정보제공형/정책제안형/민간역

량중개형 공공플랫폼’의 운영 및 활성화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이며, 이에 대해 ‘① 전혀 

관심이 없다’ 또는 ‘②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0, 그 외의 경우를 1로 재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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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측정

변수 측정

종속
변수

디지털 플랫폼 도입 수준
3개 유형 모두 도입=3, 2개 유형 도입=2, 1개 유형 도입=1, 플랫폼 도입하지 
않음=0 

독립
변수

수직적 

확산
강압기제 플랫폼 도입에 중앙정부 압력이 영향(3개 유형 응답 합산)=0~3

수평적 
확산

학습기제 플랫폼 도입에 전문가 집단의 자문･조언이 영향(3개 유형 응답 합산)=0~3

모방･경쟁기제 플랫폼 도입에 우수 지자체의 사례가 영향(3개 유형 응답 합산)=0~3

내부
결정 
요인

정책 역량 플랫폼 도입에 지자체 중장기 발전전략이 영향(3개 유형 응답 합산)=0~3

조직 역량 플랫폼 전담 조직 여부(3개 유형 응답 합산)=0~3

인적 역량
플랫폼 전담 평균 인력 규모(중위값 이상 1, 이하 0, 3개 유형 응답 합

산)=0~3

재정 역량
플랫폼 전담 연간 예산 규모(중위값 이상 1, 이하 0, 3개 유형 응답 합
산)=0~3

정치적 역량 플랫폼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여부(3개 유형 응답 합산)=0~3

주민 수요 플랫폼 도입에 주민 수요가 영향(3개 유형 응답 합산)=0~3

통제
변수

인구 규모 2022년 주민등록인구(통계청)의 로그값

재정력 2022년 지자체 세입예산(지방재정365)의 로그값

재정자립도 2022년 지자체 재정자립도(지방재정365)

지자체 유형
지자체 유형(광역/시/군/구)별로 더미변수 측정

(광역 포함: 참조그룹=광역, 광역 미포함: 참조그룹=군)

Ⅳ. 분석 결과

1. 기초통계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20)

1) 기초통계 분석 및 플랫폼 도입 현황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3>과 같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플랫

폼 도입 수준은 평균 2.77로 나타나, 56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도 0.5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큰 차

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 정부 활용방안 실태조사”에서는 총 96개 지방자치단체

가 응답하였다. 그러나 문항별로 응답률에 차이가 존재하여, 최종적으로 본 분석에서 사용한 관측치는 

총 56개이다. 이하에서는 56개의 관측치를 기준으로 작성된 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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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이 3개 유형의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기초통계분석 결과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변수 디지털 플랫폼 도입 수준 56 2.77 0.50 1 3

독립변수

수직적 
확산

강압기제 56 0.09 0.29 0 1

수평적 

확산

학습기제 56 0.09 0.29 0 1

모방･경쟁기제 56 0.14 0.40 0 2

내부결정 
요인

정책 역량 56 0.38 0.65 0 3

조직 역량 56 0.46 0.74 0 2

인적 자원 역량 56 0.98 0.94 0 3

재정 역량 56 0.98 0.92 0 3

정치적 역량 56 1.86 0.88 0 3

주민 수요 56 1.02 0.82 0 3

통제변수

인구 규모 56 12.22 1.42 10.06 16.42

재정력 56 27.78 1.09 26.53 31.50

재정자립도 56 22.85 16.24 6.50 78.14

주: 범주형 변수는 제외함

유형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한 디지털 플랫폼의 현황은 어떻게 될까? 설문조사에서 유

형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플랫폼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 참

조). 우선, 정보제공형 플랫폼은 크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공개 및 홍보 플랫폼과 공공데이터 

공개 플랫폼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응답에서는 홈페이지나 SNS 등 정책을 홍보하는 창구나 

복지나 관광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응답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중 정책을 홍보하는 곳은 89개, 정

책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25개 지자체였으며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홍보 플랫폼도 함께 

이용하고 있었다. 반면, 공공데이터 공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원본 자료를 공

개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와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 중

복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각 22개, 19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단순한 정책공개나 홍보 플랫폼에 비해서 공공데이터와 관련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지방자치

단체는 다소 적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앞서 플랫폼 정부의 운영이 데이터를 완전 개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플랫폼 정부의 도입은 데이터 

공개를 위한 것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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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책제안형 플랫폼은 참여 분야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

책과 관련한 청원과 제안, 예산 분야에서의 참여, 그리고 법적인 영역에서의 참여가 이에 해

당된다. 시민제안 서비스나 온라인 신문고를 통한 청원 등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

치단체는 중복응답이 가능했는데, 정책제안은 50개 지자체, 온라인 청원은 32개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은 참여 플랫폼은 52개 지자체에서 도입하

여 참여 유형 중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례발안이

나 주민수환 등과 같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는 단 2곳

으로 정책제안형 플랫폼 또한 단순 제안과 참여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C2C 유형으로 민간역량중개형 플랫폼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플랫폼 안에서 민간영역 행

위자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례와 최신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VR, 메

타버스 플랫폼 등을 운영하는 사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단순히 지역사회 문제해결 플랫폼을 

마련해두는 수준으로는 14개 지자체가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R･VR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장터, 지역관광･축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14개 수준으로 민간역량중개형 플랫

폼의 경우는 기술 수준과 상관없이 유사한 수준으로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랫폼의 유형별로는 정보제공형 플랫폼이 다른 유형에 비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

입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나, 공공데이터의 완전개방을 지향하는 지자체는 절반 정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정책제안형 플랫폼 또한 지자체 과반이 도입하여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단

순한 정책제안 정도에 그쳐 법적 수준에서의 참여까지는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 대 시민 간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

역량중개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최

신 정보통신기술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 2> 플랫폼 정부의 유형별 현황(2022)
(단위: 지자체 수)

주: 플랫폼 사례는 복수응답 가능했으며, 막대그래프의 색은 응답을 유사한 활용사례별로 군집화한 것으로 정보제공

형 플랫폼은 2가지(정책홍보 및 공개, 공공데이터 공개), 정책제안형 플랫폼은 3가지(단순 정책제안, 예산참여, 
법적 참여), 민간역량중개형 플랫폼은 2가지(문제해결 플랫폼, VR기술 활용 플랫폼)임

출처: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 정부 활용방안 실태조사(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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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외부확산 요인 

중에서 수직적 확산의 강압기제는 평균 0.09(최댓값 1)로 플랫폼 활용에 있어 수직적 강압기

제는 크기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적 확산 중에서 유사한 지방정부 사례에 대한 학습기제 

또한 평균 0.09(최댓값 1)로 확인되었으며, 모방·경쟁 기제는 평균 0.14(최대값 2)로 나타났

으나 최대값에 있어 앞선 기제들에 차이가 있어 단순히 평균치가 다른 기제에 비해 높다고 판

단하기는 어려우며, 외부확산은 모두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각 요인별 지

방자치단체 간의 편차는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각각 3.2, 3.2, 3.8로 확인되

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결정 요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

여주는 정책역량이 평균 0.38(최대값 3)로 특히 낮은 수준에 주로 분포된 것을 알 수 있다. 

조직 역량은 평균 0.46(최대값 3)로, 인적 역량은 0.98(최대값 3)로 나타나 플랫폼을 도입･운

영하기 위한 조직과 인적 자원은 비교적 규모있게 마련해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역량

은 내부결정 요인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평균 1.86(최대값 3)에 분포되어 있

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을 확인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수요는 평균 1.02(최대값 3)

를 보여 정치 역량과 유사하게 플랫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내 주민들와 관심도를 확인해볼 

수 있다.

통제변수에 해당하는 인구 규모와 재정력, 재정자립도는 평균값이 각각 12.22, 27.78, 

22.85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 재정자립도가 지자체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종속변수와 주요 독립변

수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부확산 요인과 내부결정 요인 간에 일부 

유의미한 상관성이 발견되었다. 수직적 강압기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역량 간에 음의 상

관관계가 발견되어, 플랫폼과 관련한 인적 역량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플랫폼 도입에 대

한 중앙정부의 수직적 압력을 보다 크게 느끼는 가능성에 대하여 짐작해볼 수 있다21).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결정 요인은 정책역량, 인적 역량, 정치 역량, 주민수요 간에도 유의미

21) 유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 정부 활용방안 실태조사”에서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대부분 유형에서 중앙정부보다는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일부 응답의 경우 플랫폼을 전담할 인력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중앙정부에서 요청하는 내용이 많아 온전히 수행하기가 힘들다고 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 수준에서 추진하기 위해 상응하는 조직과 인력, 예산을 배치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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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을 도입･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

치단체는 관련하여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대응하는 인력을 배차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가 높은 지자체는 관련한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이 지역 수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되는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통제변수는 인구규모와 재정력, 재정자립도가 조직 역량, 인적 역량 등과 일부 상관

성을 나타내었으며, 통제변수 간에도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상관관계분석 결과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종속

디지털 

플랫폼 

도입 수준

(1) 1

독립

강압기제 (2) 0.15 1

학습기제 (3) 0.02 -0.10 1

모방･경쟁기제 (4) 0.08 -0.11 -0.11 1

정책 역량 (5) 0.16 -0.07 -0.18 -0.18 1

조직 역량 (6) 0.15 0.02 0.06 -0.20 -0.03 1

인적 역량 (7) 0.07 -0.33* 0.07 0.01 0.33* 0.01 1

재정 역량 (8) 0.11 -0.04 0.21 0.14 0.01 0.35* -0.05 1

정치 역량 (9) 0.21 -0.15 0.12 -0.02 0.16 0.28* 0.42* 0.23 1

주민 수요 (10) -0.03 -0.17 -0.16 -0.24 0.20 0.09 -0.02 -0.35* 0.10 1

통제

인구 규모 (11) 0.14 -0.14 0.25 0.04 0.19 0.29* 0.53* -0.05 0.11 0.41* 1

재정력 (12) 0.24 -0.06 0.18 0.06 0.15 0.16 0.55* -0.05 0.14 0.44* 0.85* 1

재정자립도 (13) 0.08 -0.18 0.15 0.05 0.14 0.33* 0.36* -0.16 0.14 0.32* 0.78* 0.71*

* p<0.05

2. 디지털 플랫폼 도입 수준에 대한 정책확산 요인의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순서로짓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선,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모형 1-1부터 모형 1-3까지는 광역지자체의 관

측치를 포함한 분석결과이며, 모형 2-1부터 모형 2-3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인 수준

을 고려하여 광역지자체의 관측치를 제외하고 기초지자체의 관측치만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5>를 통해 볼 때,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분석과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분석의 결과가 유사

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 모형 간의 차이는 주요 독립변수 간 상관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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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모형 1-1과 2-1은 통제변수만을 분석하였으며, 모형 1-2, 2-2는 지방자치단체의 내

부결정 요인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고, 모형 1-3과 2-3은 외부확산 요인까치 취합하여 통합

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모든 설명요인이 포함된 최종 분석모형(모형 1-3 & 모형 2-3)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부확산 요인 중에는 수평적 확산 기제인 학습기제(ß=3.214, p<0.1)와 모방·경

쟁 기제(ß=3.451, p<0.1)가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하는 데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2, 가설 1-3 채택). 이는 지방정부가 다양한 플랫폼 정부 유형을 채

택하는 데 있어 합리성의 측면과 정당성의 측면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DiMaggio & Powell, 1983; Dobbin et al., 2007). 합리성의 측면은 지방정부의 학습기제

를 설명하는데 다른 정부가 채택한 플랫폼 정부의 성공한 사례나 실패한 사례를 정보로 습득

함으로써 정책효과를 확인하게 되고 이것이 해당 지방정부의 유형 채택에 영향을 주게 된다

는 것이다. 즉, 플랫폼의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실패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성공의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을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사전에 전문가로부터 플랫폼에 대한 전문적

인 자문이나 조언을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플

랫폼을 도입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성 측면은 모방이나 경쟁기제를 설명하는데, 정

부가 플랫폼의 기능적 필요에 따라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차원에서 플랫폼 정

부의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다른 지방정부와의 유사성을 과시하기 위해 채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정부는 유사한 수준의 다른 지방정부에서 혁신적으로 채택한 플랫폼 정부의 

성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동일한 플랫폼을 해당 지방정부도 시행하고 있

다는 것을 선보이기 위해 다양한 유형을 채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수한 지방정부(지방자

치단체)의 사례를 경쟁적, 정당성 차원에서 모방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보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이다. 앞서, 새로운 정책혁신에 대응하는 차

원에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새로운 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도입한다는 이론적 논의를 플랫폼 정부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도 확인한 것이다. 

반면에,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이것이 수직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도

입을 강압한다는 논리는 디지털 플랫폼의 다양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1 기각). 기존에 다양한 분야의 정책확산을 논의한 연구들이 중앙과 지방 간

의 불균형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설명하였던 것과 달리(유란

희･김선형, 2017; 이석환, 2022; Berry & Berry, 2007; Karch, 2006), 플랫폼 정부 활성

화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강압기제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비자발적 정책확산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현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제시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영향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이와 관련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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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에서 제시한 디지털 플랫폼 추진 전략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2년에 발표된 국정과제 중에서 디지털 혁신은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추진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그 과정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체 120개 국정과제 중

에서 41개 과제가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여기에는 디지

털 혁신을 추진하는 주체도 명시적으로 포함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를 주축

으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교육부 등 다수의 부처가 관여하는 것으로 설명한

다.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기업과 국민)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기에 명시적 주체로 지방정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행정 효율화나 국민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중점 과제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행안부 등 일부 부

처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역시 과

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지는 못하였다. 다만 

2023년 예산안을 부처와 과제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지역산업, 지역인재 등의 개

념에 ‘지역’이 일부 활용되었을 뿐이다.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국정과제의 발표가 조사 당

시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에게는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내부결정 요인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ß=3.032, p<0.05)이 디지털 플랫폼 도입 

수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1 채택).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플

랫폼을 도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중장기 발전전략을 세운다면 정부와 시민 간 양방향성을 기

반으로 하는 다양한 플랫폼을 도입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플랫폼을 도입

하는 데 있어 외부적인 확산의 영향력 외에도 전략적인 선택에 의해 디지털 플랫폼 수준이 달

라지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반면에, 조직적 역량, 인적 자원에 관한 역량, 플랫폼과 관련한 재

정적 역량과 정치적 역량 및 주민수요는 다양한 플랫폼을 도입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2, 가설 2-3, 가설 2-4, 가설 2-5, 가설 2-6 기각). 이는 대부

분 지방자치단체가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 조직적･인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플랫폼 도입을 위한 다양한 기반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지방

자치단체가 반드시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는 플랫폼을 도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플랫

폼 도입의 초기 단계일수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별도의 조직이나 인적･재정 자원을 갖추기

는 어려우며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행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담당자는 기존에 전자정부, 데이터 행정 등을 담당하였던 정보화 부서인 경우

가 대부분으로 나타나 분석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가 플랫폼에 대한 정

책적 비전과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는 경우 플랫폼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시도하며 실제 

고차원의 플랫폼을 활용하였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플랫폼을 설계하여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

치단체 차원에서의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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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순서로짓분석 결과

변수
광역지자체 포함 광역지자체 제외

모형1-1 모형1-2 모형1-3 모형2-1 모형2-2 모형2-2

독립

변수

수직적 

확산
강압기제

　 18.32 　 18.84

　 (4.093) 　 (5.320)

수평적 

확산

학습기제
　 　 3.214* 　 　 3.214*

　 　 (1.888) 　 　 (1.888)

모방･경쟁기제
　 　 3.451* 　 　 3.451*

　 　 (1.946) 　 　 (1.946)

내부

결정 

요인

정책 역량
　 1.280 3.032** 　 1.280 3.032**

　 (0.969) (1.354) 　 (0.969) (1.354)

조직 역량
　 0.965 0.976 　 0.965 0.976

　 (0.727) (0.772) 　 (0.727) (0.772)

인적 자원 역량
　 0.186 0.754 　 0.186 0.754

　 (0.558) (0.631) 　 (0.558) (0.631)

재정 역량
　 -0.138 -0.460 　 -0.138 -0.460

　 (0.623) (0.683) 　 (0.623) (0.683)

정치적 역량
　 0.194 -0.0117 　 0.194 -0.0117

　 (0.507) (0.545) 　 (0.507) (0.545)

주민 수요
　 -0.143 1.103 　 -0.143 1.103

　 (0.556) (0.832) 　 (0.556) (0.832)

통제

변수

인구 규모
0.167 0.658 0.262 0.167 0.658 0.262

(1.421) (1.461) (1.548) (1.421) (1.461) (1.548)

재정력
0.403 -0.645 -0.836 0.403 -0.645 -0.836

(2.159) (2.231) (2.327) (2.159) (2.231) (2.327)

재정자립도
-0.0115 -0.0300 -0.0192 -0.0115 -0.0300 -0.0192

(0.0416) (0.0518) (0.0548) (0.0416) (0.0518) (0.0548)

구
-15.99 -18.62 -20.86 -0.525 -1.793 -1.186

(2,833) (2,301) (3,163) (2.698) (2.722) (2.846)

시
-14.85 -16.01 -17.14 0.617 0.824 2.541

(2,833) (2,301) (3,163) (1.499) (1.777) (2.058)

군
-15.46 -16.83 -19.68 　 　

(2,833) (2,301) (3,163) 　 　

Pseudo R2 0.0953 0.1698 0.2769 0.0477 0.1261 0.2388

Observations 56 56 56 49 49 49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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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플랫폼 정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도입･확산

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한편, 

전략적 측면에서 유사한 지방정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전

문적인 분석과 자문을 활용함으로써 지역화된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이 운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정과제의 방향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수준까지 플랫폼 정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노력과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긍정적인 

확산을 도모하는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22).

Ⅴ. 결론: 연구의 함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중요한 국정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플랫폼 정부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적, 이론적 특성을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논의하는 한

편,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의 플랫폼 정부 활용방안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정책확산(policy diffusion) 이론을 근거로 

하여 외부확산 요인과 정부의 내부역량(결정)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정책확산을 추동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론적 측면에서 플랫폼 정부는 플랫폼의 핵심적 기능(투명한 정보공개,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장 제공)과 정부와 민간(시민) 간 서비스의 방향성에 따른 역할 범위에 따

라 정보제공형(G2C), 정책제안형(C2G), 그리고 민간역량중개형(C2C) 플랫폼으로 유형화할 

22) <표 5>의 분석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의 영향력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순서로짓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던 변수들의 표준화 계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정책역

량의 표준화 계수(β=0.379)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모방･경쟁 기제의 표준화 

계수(β=0.236), 학습기제의 표준화 계수(β=0.204)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플랫폼 

유형별로 도입 여부에 각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지에 대해 로짓분석방법을 통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보제공형 플랫폼의 경우 모든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으며 종속변수에 분산이 존재하지 

않아 분석이 불가하였다. 정책제안형 플랫폼의 경우에도 도입한 지자체가 총 관측치의 약 93%를 차지

하여 분석이 어려웠다. 다만, 민간역량중개형 플랫폼의 경우에는 도입한 지자체의 비중이 총 관측치의 

약 81%로 앞의 두 가지 유형에 비해 종속변수에 분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로짓분석을 실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학습기제(β=4.284, p<0.1)와 정책역량(β=3.591, p<0.05)이 민간역량중개형 플랫

폼의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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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이경은 외, 2022). 정책확산 요인이 미친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수평적 확산의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학습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하는 

한편(학습기제), 다른 지방정부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도

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방･학습기제). 구체적으로, 디지털 환경변화로 인해 지방정부 차원

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다른 지방정부의 사례나 규범적 차원에서 논의되면서 다양

한 유형의 플랫폼 도입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른 측면으로는 지방정부가 모방이나 경쟁의 측

면에서 우수한 다른 지방정부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지방정부 플랫폼을 설계하고 운영하

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에는 지방정부 내부적으

로 지닌 정책역량 또한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지방정부 자체의 정책역량이 정부와 시민 모

두에게 많은 역할이 요구되는 플랫폼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가능성을 부여하여 온 것이다. 이

는 그동안 지방정부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하달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다른 결과이다. 

지방정부가 도입, 운영하는 다양한 영역의 정부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방향성과 내용

이 정해지면 그대로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지역적 특성이나 다양성은 제

거된 채로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이 가진 다양한 사례와 확장성이 지방정부 수

준에서 구현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인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정책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지역과 정책 목적에 맞

는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수한 지방정부의 사례가 지방정부 간에 

잘 공유될 수 있도록 사례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가 집단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영학･기계공학 등 다른 학문 분야에서 이론적으로 논의되던 플랫폼을 행정학 

분야에 적용하여 유형화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의 다양한 유형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확산되

는 요인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플랫폼 도입 방안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기존에 행정학 분야에서의 플랫폼 연구는 주로 개념적 속성과 특

성을 밝히는 데 그쳤으나, 본 연구는 다른 분야의 선행연구들에서 활용하였던 유형화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나, 

민간역량형 중개형 플랫폼의 사례는 이론적･실증적 측면에서 모두 다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에

서 디지털 플랫폼의 논의를 한 차원 넓히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 플랫폼 활용에 있어 

정부와 시민의 역할도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지방정부의 플랫폼 활

용에서 정책확산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저발전된 정책연구에서도 확산이론을 유용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확인한 점 또한 기존에 전국적인 정책확산에만 주목한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화된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저발전된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주요하다고 여겨졌던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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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압력보다는 지방정부 간에 자발적으로 혁신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우수사례에 대한 

모방과 경쟁 및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반면, 본 연구는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정책확산에서 수평적 확산의 요인으로 학습과 경쟁, 모방 등 다양한 기제가 존재하나 측정가

능한 변수에 한계가 있는 바, 모방과 경쟁기제는 동일한 변수로 측정하였다. 이는 변수의 내

용 자체가 모방적 압력에 의한 것인지 경쟁 압력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였기에 명확하게 구

분할 수 없었음을 밝힌다. 둘째, 설문조사 자료의 회수율이 40% 수준으로 전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운영 현황이나 확산의 경향성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

나 이는 설문자료 취합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다양한 플랫폼 유형의 현황을 확인

하기에 직접 설문을 수행하였다는 점, 적은 수의 지방정부이기는 하나 지방정부 간 플랫폼의 

활성화 정도를 확인하는 데는 여전히 주목할 만한 시도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플랫폼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확산의 과정을 유형별 주요 사례를 분석함으로

써 살펴보는 한편, 유형별 플랫폼의 활용이 플랫폼 정부의 주요 특성으로 제시되는 투명성, 

신뢰성, 협력 등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할 계획이

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 수준에서 플랫폼의 활용에 있어 도입에서부터 성과까지 체계적･종합

적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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